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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가난 한 사람들은 있기로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기준은 개인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원 논리를 이용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대결 현상을 정치인들이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이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좌파성 학자들은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한다는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고 우파성 경제학자들은  없는 자들도 성취의욕을 함양하여  “을”에서 “갑”으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제학자들은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근에 좌파성 경제학자들이 빈부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극빈자들로 하여금 있는 자들에게 적대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캐시 에딘 (Kathy Edin) 과 미시간 대학교의 루크 쉐이퍼 (Luke Shaefer) 교수는 1994년 현재 미국에서 25 가구 중의 하나는 극빈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규정하는 극빈자란 하루에 개인당 $2 이하로 생활을 해야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2 라는 숫자는 과장이고 지나친 과장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숫자에는  미국에서 극빈자들은 궁핍 가정을 위한 임시 보조금 (TANF),영양프로그램,  주택 보조금, 무료 건강혜택, 자녀를 양육하는 홀모 보조금 등등의 과외 보조 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혜택을 포함하면 소위 극빈자들도 매주 수백달러의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1994년 현재 960만명의 어린이와 460만 명의 성인이 이런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홀모 보조로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데저렛 뉴스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조 혜택을 합쳐 본다면 극빈층에 속한 어린이는 300만 명 이하이고 성인은 100만 명 이하라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극빈자로 유엔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개인당 하루에 $1.25로 생활하는 인구계층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층에 속한 인구는 22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은 2030년 까지 이런 극빈층을 없애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유엔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실속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유엔은 가입국이 자원해서 지불해주는 회원 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며 과거에 유엔의 시책에 반대하여 회원 비를 지불하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빈층을 2,030년까지 없애겠다는 목표는 실속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정부가 극빈자의 보조혜택을 매년 늘리고 있는 현상은 극빈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극빈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보다 구호금을 더 타내려는 노력을 더 하면 갑과 을의 격차도 벌어질 것이고 세금은 증가할 것이며 생산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 단체는 복지의 의존도를 적게 하고 각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을 더해야 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끝
